
영주자에  대한  새로운  재류자격취소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성명 

 

정부는 「외국인재의 수입·공생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가지고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육성취업」을 창설하기 위한 개정입관법안에「영주로 이어지는 

특정기능제도에 의하여 외국인의 수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영주허가요건을 한층 더 명확화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보태는 것을 검토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영주허가의 

취소는 현재 재류자격「영주자」를 가진 외국적주민은 물론, 앞으로 허가를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적주민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방침에 반대합니다. 

 

재류자격「영주자」는 일정한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영주자」 이외의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그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이 필요하며, 취업이나 유학등의 재류자격 

경우 활동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이면 사별이나 이혼을 했을 

때 등, 상황의 변화에 때라 갱신할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해온 외국적주민들이 안심해서 생활해나가려면 그러한 걱정없이 안정된 

재류자격이 필요하고,「영주자」는 원래 그러한 재류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허가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해와도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적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재류자격 취소사유를 상정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지만 영주허가를 받은 후 오래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세 허가받은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버리는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 영주허가의 

취소는 외국적주민이 일본에서 오랫 동안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안정된 생활기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실업, 사회상황의 변화 등에 인해 허가받은 당시의 

생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나 각종수속의 잘못 등에 의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해버리는 일 등, 누구에게도 있을수 있는 일으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면 외국적주민은 안심해서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이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행정벌, 형벌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충분하고, 외국적주민에게만 일본에서 충분한 생활기반을 구축해서 

영주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 취소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면 이것은 

외국적주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신청시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 등에는 영주자라도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고, 일정한 형벌법령 위반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도 퇴거강제  



대상이 됩니다. 

 

영주자에 대한 재류자격 취소제도의 도입은 영주자격을 가지고 사는 90 만명 가까운 

외국인(23 년 6 월말 현재 880,178 명이며 재류외국인의 27.3%)의 지위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주허가신청을 하려는 외국적주민에게 큰 불안을 주게 될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의 영주허가와 연동하여 아이의 영주허가마저 취소된다면(23 년 6 월말 현재: 18 세 

미만의 영주자는 103,104 명), 아이의 진로나 장래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허서 일본을 최종거주국으로로 정한 외국적주민에게 

죽을때 까지 엄격한 관리·감시를 계속하여 가장 안정된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적주민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박탈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부방침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 년 2 월 9 일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